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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어느 도시의 고용 시장이든 때때로 고용자 수가 감소하는 시기를 겪지만,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는 양상이나 지방정부가 그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은 도시마다 다르다. 기존의 정량 연구가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과 연관성을 보이는 요인을 몇 가지 찾아내기는 했으나 그 요인이 개별 도시의 고용 위기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실제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는지, 정량 연구가 제시하지 않은 숨겨진 다른 요인이 고용 시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성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드물다. 경기도 다섯 개 도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사례 연구는 그 빈자리를 채웠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급격한 인구 증가를 따르지 못하는 일자리 창출 속도, 산업단지 노후화, 제조업 위기 등으로 인해 도시의 경제 기반이 흔들렸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도시의 여러 노력은 상위 정부의 정책, 부동산 가격의 상승, 인근 도시의 대규모 개발 등 외부 힘에 의해 제한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발견은 수도권 규제 중심에서 탈피한 지역 상생 전략 마련, 행정구역의 경계를 허무는 개발 계획 수립 등 창의적인 정책 고안이 지역의 고용 시장을 안정적이고 회복탄력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초록
          
        

        
          No local labor market is prone to employment shocks. Still, the level of response differs by market. Existing research suggest a few local characteristics as explanatory factors, but the extent to which these characteristics affect local labor markets is mostly left unknown. This qualitative examination of five cities in Gyeonggi-do has found that local employment shocks are in large part induced by sizable external forces including the upper governments’ policy, the rise in real estate price, and the big development projects in nearby localities. Such forces are often much stronger than local factors, limiting local governments’ resisting endeavors. This finding implies that a creative approach, such as a renewe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olicy and a joint development project of adjacent cities, should follow to keep local labor markets resistant and resilient against employment sh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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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1. 배경과 목적
        우리 사회는 고용 위기를 반복해서 경험했다. 1997년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을 때, 2007년 미국에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했을 때 국내 고용 시장은 급격히 위축됐다. 기업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지적 고용 위기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다양한 고용 위기에 지역은 꽤 다르게 반응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특정 지역이 대응력을 갖추었다거나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어떠한 요인이 지역의 위기 대응력을 결정하는지를 논한 국내 연구는 아쉽게도 개념적 접근에 머무르거나 정량적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데 한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량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요인을 지역이 실제로 주요한 위기 대응력 결정 요인으로 인지하는지 – 즉, 지역에 위기가 발생하고 지방정부가 그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은 과연 무엇인지 – 를 다룬 연구는 드물다. 그나마 존재하는 일부 연구 역시 시·도 단위 연구에 국한된 측면이 강하다. 본 연구는 문헌에서 보이는 이러한 틈을 시·군 단위 사례 연구를 통해 메우려고 시도했다. 사례 도시의 고용 시장과 그를 둘러싼 위기 대응책 시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기존의 이론적 제안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간 실증적 담론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 이론적 고찰
        위기에 관한 논의는 위험을 어떻게 인지하는가에서 시작한다. 과거에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위험이 대부분이었고 사람이 이를 발생시키거나 통제할 수 있다고 여기지 않았지만, 사회가 발전하면서 위험의 생산이나 저감에 사람이 관여할 수 있다고 여기기 시작했다(Giddens and Pierson 1998; Giddens 1999). 사고의 원인을 사회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은 위험이 사회에 표출되는 형태를 논하는 여러 이론의 기반을 제공한다. 위험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이 우연히 겹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다는 스위스치즈이론, 위험을 일으키는 원인이 단계적으로 발생하면서 사고로 이어진다는 사고연쇄반응이론, 조직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사고는 예방할 수 있다는 고도신뢰이론, 사고를 일으키는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고배양이론 등이 일례다(성기석 2021). 즉, 인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위험이 과거에 비해 늘어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이 그러한 위험을 조절할 수 있다는 인식도 자리 잡았다. 그에 따라 위험과 불안정성을 관리하는 체계(Beck 1992) 또는 위험에 반응해 사회가 조직되는 형태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가운데 경제적 측면의 주요한 사고가 바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고용 위기다. 고용 위기와 그에 대한 대응을 다룬 선행 연구는 둘 중 하나의 시각으로 위기를 바라본다. 첫 번째 시각에서는 전 세계적 또는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뚜렷한 충격 요인(예를 들면, 코로나 19) 하나를 선정하고 해당 충격 발생 시점 전후 몇 개월에서 몇 년을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분석 기간으로 설정한 뒤, 그 기간에 지역의 고용 수준이 얼마나 낮아졌는지, 낮아졌다가 다시 높아졌는지, 높아졌다면 얼마나 높아졌는지 등을 살핀다(e.g., Hill et al. 2011; Landis 2014). 두 번째 시각에서는 특정 위기로 충격 요인을 한정하지 않고 개별 지역 고용 수준의 시계열 변화에 초점을 두어 지역의 고용 수준이 언제, 얼마나 심하게, 얼마나 빈번하게 낮아졌는지, 그 후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면 얼마나 빠르게 회복했는지 등을 탐색한다(e.g., Sensier, Bristow and Hearly 2016). 첫 번째 시각은 특정 고용 충격의 영향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나 지역 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과 같은 국지적 고용 충격의 존재를 간과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시각은 고용 충격 요인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개별 지역이 겪는 다양한 충격 요인을 분석에 포함하게 된다. 즉, 첫 번째 시각은 충격 요인에 집중하는 반면 두 번째 시각은 충격에 대한 대응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고용 위기에 대한 도시의 대응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는 두 번째 시각을 따른다.

        고용 위기와 지역의 대응을 다룬 연구의 3대 축은 개념적 논의(e.g., Martin and Sunley 2015), 충격 또는 대응력의 측정(e.g., Hill et al. 2011), 연관 요인 탐색(e.g., Landis 2014)이다. 그중 연관 요인을 찾는 연구는 대개 회귀 분석에 기반한 정량적 접근 방식을 채택한다. 이러한 정량적 연구는 몇 가지 요소가 사회의 고용 위기 대응력과 연관이 있다고 말한다. 그중 산업 구조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주 언급되며 특히 제조업에 대한 논의가 많다. 1970~1980년대에는 제조업이 경기 변동 유발 요인으로 거론됐으나(Garcia-Mila and McGuire 1993) 2000년대 이후에는 안정화를 이끄는 요인이었다고 평가되고 있다(Hill et al. 2011; 권진우, 이슬 2020). 시기에 따라 방향성이 다른 이유는 과거에는 제조업이나 연관 산업에서 고용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탄탄한 산업 기반 형성에 기여하는 측면이 강해졌기 때문이다. 산업 구조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다른 요인은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다. 서로 다른 다수의 산업이 지역의 경제 기반을 구성할수록 고용 충격 완화나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이 수월하다는 주장이 많다(Chandra 2002; 하수정 외 2014; 홍사흠 외 2016). 특정 산업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는 위험에 취약하고 서로 다른 산업이 공존하는 구조는 위험을 분산시킨다는 논리다.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는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안정적 성장 기반이 갖추어져 고용 위기 대응력이 높지만(김원배, 신혜원 2013; 하수정 외 2014) 인구 규모가 비대해지면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가 어려워 대응력이 낮다는 의견이 있다(Kwon 2019).

        이렇듯 정량적 선행 연구가 고용 위기 - 넓은 범위에서는 경제 위기 - 에 대한 대응력과 연관이 있는 요인으로 몇 가지 요소를 찾아냈으나 찾아낸 요소 중 일부는 분석 시기, 분석 대상 지역, 모형 설계 방식 등에 따라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력에 대해 상반된 방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 드러난 요소가 각 지역 내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는 과연 유의미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게 한다. 그리고 그 의문은 정량적 분석 중심의 기존 연구가 정성적 사례 연구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이 고용 위기의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측면을 중요시하는지, 정량적 선행 연구에 언급된 산업 구조나 인구 규모는 실제로 고용 위기의 발생 및 대응과 관련이 있는지, 정량적 선행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미지의 요인이 더 큰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Ⅱ. 방 법
      
        1. 사례 선정 
        이번 연구는 사례 도시에서 고용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도시 내부에 기인하든 외부에 기인하든 관계없이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여건은 유사하나 고용 위기 대응력은 상이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국 시·군 가운데 동일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도시(행정적 유사성), 경제 규모가 유사한 도시(경제적 유사성), 지리적으로 인접한 도시(지리적 유사성)라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대상을 압축했다. 먼저, 개별 도시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상위 정부(시·도)의 정책 기조, 재정력, 정치적 상황 등이 영향을 미치므로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한 도시가 행정적 유사성을 보일 것이라 가정하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에 속한 31개 시·군으로 대상을 일차 압축했다. 그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작은 도시일수록 경기 변동성이 크다는 연구 결과(Baldwin and Brown 2003)에 따라 규모의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가 31개 시·군의 평균값 이상인 14개 도시로 추가 압축했다. 그 뒤 경기 남부와 북부 간 상당한 격차를 감안하여 지역 고용 시장에 미치는 지정학적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경기 남부 9개 도시로 대상을 좁혔다.

        이렇게 압축된 9개 도시를 다시 고용 위기 대응력 수준에 따라 세 개 집단(대응력이 우수한 집단, 중간 수준인 집단, 비교적 미흡한 집단)으로 분류한 뒤, 각 집단에서 1~2개 도시를 고르는 할당 방식으로 사례를 선정했다. 최근의 정량적 선행 연구(권진우, 이슬 2020)를 참조하여 2000~2018년 사이 고용 충격으로 인해 도시의 고용 수준이 저하됐을 때 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얼마나 신속하게 회복했는지(회복 속도), 약 20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위기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꾸준히 성장했는지(장기 성장률)를 확인하여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을 가늠했다. 회복 속도와 장기 성장률이 높을수록 고용 위기 대응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했고 그 정도에 따라 9개 도시를 세 개 집단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대응력이 우수한 집단 중 용인시와 수원시, 중간 집단 중 안산시, 비교적 미흡한 집단 중 부천시와 안양시를 사례로 선정했다(<표 1> 참조). 여건이 비슷한 도시와 다른 도시가 골고루 포함되도록 구성해 도시 간 공통적인 경향과 개별 도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다섯 개 사례 도시는 종사자 수 감소로 정의되는 고용 위기를 2000년 이후 1회 이상 경험했다. 용인시는 3회, 수원시는 2회, 안산시는 3회, 부천시는 1회, 안양시는 1회의 종사자 수 감소를 겪었다.

        
          <표 1> 
				
          

          
            사례 선정 기준
            (단위: 명, %)

          
          

        

        
          
            
              	사례
              	인구
              	종사자 수
              	인구 대비 종사자 수 비율
              	2000~2018 연평균 종사자 수 변화율
              	2000~2018 단기 위기 이후 종사 자 수 회복 속도
            

          
          
            	용인
            	1,035,126
            	317,677
            	30.69
            	5.50
            	14.26
          

          
            	수원
            	1,201,166
            	408,226
            	33.99
            	3.51
            	8.98
          

          
            	안산
            	660,343
            	308,148
            	46.66
            	2.68
            	4.91
          

          
            	부천
            	843,768
            	294,666
            	34.92
            	2.37
            	1.96
          

          
            	안양
            	576,831
            	242,697
            	42.07
            	2.95
            	1.77
          

        

        
          
            주 : 저자가 권진우·이슬(2020)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했다.
          

          
            원자료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18)」,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0-2018)」
          

        

        

      

      
        2. 조사 방식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 빈번하게 등장한 요소인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에 초점을 두고 사례 도시를 조사했다. 먼저 2000년부터 최근 시점까지의 인구 규모와 경제 구조를 보여주는 기초통계자료를 정리해 해당 도시가 어떠한 변화를 겪어왔는지를 이해했다. 그 뒤 해당 변화가 나타난 배경과 사후 조치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일련의 관계자 인터뷰를 설계했다.

        사례 도시 시청의 정책기획팀장, 일자리정책팀장, 도시계획팀장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했고, 해당 도시가 설립한 정책연구원이 있는 경우 소속 연구위원(본 연구 주제에 대한 전문가)도 인터뷰 대상에 포함했다. 이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설명하고 참여 동의를 얻었으며, 참석자가 정한 인터뷰 날짜 이전에 인터뷰 문항을 공문으로 전달했다. 그리고 참석자가 선정한 해당 시청 내 회의실 또는 저자가 근무하는 연구원의 회의실에서 대면 심층 인터뷰를 시행했다. 인터뷰는 2021년 8월 23일부터 9월 17일 사이에 진행했으며 각 인터뷰에서 같은 도시 소속 관계자 2~3명을 만나 2시간가량 면담했다. 인터뷰에서는 (1) 사례 도시가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어떻게 발전 또는 변화했는지, (2) 이러한 도시의 변화를 지방정부가 주도했는지 아니면 외부 힘이 주도했는지, (3) 해당 기간에 일자리의 증감을 야기한 큰 사건이나 정책이 있었는지, (4) 고용 시장을 흔들 만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지방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은 무엇인지, (5) 정량 연구에서 빈번하게 언급된 인구 구성이나 산업 구조가 고용 위기의 발생과 대응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물었다. 또한, 고용 수준 변화를 일으키는 도시 특유의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이 존재할 것으로 가정하고 해당 부분도 관심 있게 살폈다. 표준화 면접과 비표준화 면접을 절충한 반구조화 면접 형태를 채택하여, 모든 인터뷰에서 동일한 질문을 했으나 진행 상황에 따라 질문 순서는 변경했다. 저자 본인이 대화를 주도하는 지시적 방식을 기본으로 했지만 참석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제한하지는 않았다. 참석자가 편안한 환경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녹취는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저자 두 명이 인터뷰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다.

        본 연구는 인터뷰 내용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세 단계를 거쳤다. (1) 한 번의 인터뷰에 같은 도시 관계자 두 명 이상이 참석하도록 하고, 한 참석자가 특정 사안을 언급하면 다른 참석자도 그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여 한 명에 의해 응답의 객관성이 좌우되지 않도록 했다. 참석자가 발언하기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로 다른 도시 관계자를 동시에 인터뷰하지는 않았다. (2) 그리고 발언 내용이 타 도시와의 비교에 기반을 두는 경우(예를 들어, 한 참석자가 “우리 도시는 다른 도시보다 시외 통근 근로자 비율이 높다.”고 답하는 경우), 통계청 자료와 비교해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3) 마지막으로 참석자의 발언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고 판단될 때(예를 들어, 자신이 소속된 시청이 추진한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수와 채용 기간 등 객관적 수치가 담긴 자료를 요청하고 수령한 자료에 나타난 사항만을 선별적으로 수용했다. 사례 도시 공무원 집단의 분위기 또는 참석자의 성격이나 표현 방식에 따라 각 인터뷰의 온도는 달랐으나, 위의 과정을 통해 다듬어지지 않은 원래의 정보를 정제하며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사례 도시별로 정리하고 이를 문항과 주제에 따라 분류했다. 그 뒤 다섯 개 도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자료 전체를 문항별, 주제별로 재조합했다. 이때 다섯 개 사례 도시 모두 유사한 응답을 한 내용은 여러 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이해했다. 고용 위기 대응력이 우수한 사례 도시 집단, 중간 수준인 사례 도시 집단, 비교적 미흡한 사례 도시 집단 중 같은 집단에 속한 도시 간에는 유사하나 서로 다른 집단 간에는 상이한 특성이 관찰되는 경우 그러한 특성을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 결정 요인으로 해석했다. 종사자 수 감소라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배경 혹은 원인, 사건에 대한 대응 사이의 연계성을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인 만큼 축 코딩 방식에 기반하여 자료를 분석했으나 사례 도시 간 비교·대조 과정에서 선택코딩 개념도 활용했다.

      

    

    

  
    
      Ⅲ. 지역 고용 위기의 원인
      
        1. 지역 현황 
        용인시의 대표적인 특징은 우수한 입지와 증가하는 인구다. 서울-경기, 경기-강원, 경기-충청을 연결하는 지리적 중심지에 위치하고 인근 시·군에 비해 면적이 넓어 개발 가능한 유휴부지가 많다는 장점을 가진다. 2000년 이후 연평균 5.4%의 인구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9년 기준 106만 명가량의 인구를 보유했다(<표 2> 참조). 같은 기간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5.6% 증가해 경기도 평균(2.2%)의 2.5배를 넘어서는 압도적인 증가율을 보였고, 종사자 수 역시 연평균 5.8% 증가해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4.9%)을 웃돌았다. 그러나 경기도 평균(61.9%)보다 낮은 고용률(56.8%), 경기도 평균(3.8%)보다 높은 실업률(4.0%)은 용인시 고용 시장의 질이 양적 성장을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체 종사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은 77.6%, 제조업 종사자 비율은 16.9%로 서비스업에 치중된 산업 구조를 보였다.

        
          <표 2> 
				
          

          
            사례 도시 기초 통계
            (단위: 명, 개, %)

          
          

        

        
          
            
              	사례
              	인구 (증가율)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외국인 (비율)
              	고용률 (실업률)
              	종사자 수 (증가율)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사업체 수 (증가율)
              	5인 미만 사업체 수
(증가율)
              	재정 자립도
            

          
          
            	경기도
            	13,239,666
(1.9)
            	9,760,122
(2.2)
            	414,318
(3.0)
            	61.9
(3.8)
            	5,302,740
(4.9)
            	69.3
(24.9)
            	934,369
(3.5)
            	710,459
(3.1)
            	52.8
(42.4³)
          

          
            	용인
            	1,059,609
(5.4)
            	759,667
(5.6)
            	18,982
(1.8)
            	56.8
(4.0)
            	351,012
(5.8)
            	77.6
(16.9)
            	55,828
(6.0)
            	41,950
(4.6)
            	53.0

          

          
            	수원
            	1,194,465
(1.2)
            	909,530
(1.6)
            	40,557
(3.3)
            	60.2
(3.8)
            	438,591
(3.7)
            	85.3
(8.7)
            	74,015
(1.9)
            	57,908
(2.2)
            	48.1

          

          
            	안산
            	650,918
(0.7)
            	509,007
(1.4)
            	56,467
(8.0)
            	60.3
(4.8)
            	320,193
(2.7)
            	56.7
(38.6)
            	54.200
(2.9)
            	41,503
(1.7)
            	40.2

          

          
            	부천
            	829,996
(0.4)
            	630,097
(0.6)
            	25,689
(3.0)
            	60.2
(4.5)
            	297,595
(2.3)
            	70.8
(23.0)
            	61,147
(1.2)
            	47,762
(1.2)
            	34.4

          

          
            	안양
            	567,044
(-0.1)
            	427,667
(0.1)
            	7,420
(1.3)
            	58.8
(5.3)
            	261,491
(3.2)
            	78.4
(13.3)
            	45,375
(1.7)
            	34,731
(0.6)
            	39.4

          

        

        
          
            주 1 : 증가율이란 2000~2019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Compound annual growth rate)을 의미한다. V는 측정값, t는 시간으로 tn은 n년도 tm은 m년도, Vtn은 tn(2019년)에서의 측정값, Vtm은 tm(2000년)에서의 측정값을 뜻한다.
							V(m,n)=VtnVtm1tn-tm-1×100m=2000,n=2019
          

          
            주 2 : 5인 미만 사업체 수 증가율은 예외적으로 2009-2019년 사이 연평균 증가율을 의미한다.
          

          
            주 3 : 42.4%는 2019년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사이의 평균 재정자립도를 가리킨다.
          

          
            자료 : (인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2000~2019)」, (경제활동인구, 고용률, 실업률)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2019)」, (외국인) 법무부 「출입국자및체류외국인통계(2000~2019)」, (종사자 수, 사업체 수, 5인 미만 사업체 수) 경기도 「경기도사업체조사(2000~2019)」,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제조업 종사자 비율) 경기도「경기도사업체조사(2019)」, (재정자립도)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2019)」
          

        

        

        사업체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0%의 증가율을 보여 사례 도시 중 유일하게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3.5%)을 넘어섰고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와 5인 이상 사업체 모두 4.6%, 6.9%의 높은 성장률을 보여 규모와 관계없이 민간 사업체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도시로 평가됐다.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53.0%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화성시, 성남시, 이천시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경기도 시·군 중 가장 많은 인구(2019년 기준 119만여 명)를 보유한 수원시는 2012년을 기점으로 전년 대비 인구 증가율이 감소하기 시작해 2018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 역시 1.2%로 타 시·군에 비해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다행히 생산가능인구는 2000년 67만 명에서 2019년 91만 명으로 매년 1.6%씩 꾸준히 증가해 비교적 안정적인 인구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사례 도시 중 2000년 이후 외국인 인구 증가세가 가장 가팔랐고(연평균 증가율 14.3%) 외국인 인구 비율(3.3%)이 높은 편에 속했다. 또한,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과 자영업자 비중이 각각 85.3%, 13.7%로 매우 높아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단기적 변동을 예상할 수 있었다. 2000년 이후 종사자 수와 사업체 수가 연평균 3.7%, 1.9% 증가하는 데 그쳐 고용 시장 성장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았으며, 2019년 기준 43만여 명의 종사자와 7만 4천여 개의 사업체가 고용 시장을 구성했다. 300명 이상 규모의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이 전체 사업의 20%를 차지해 다른 도시에 비해 대기업에 의존하는 고용 구조를 보였다. 수원시 재정자립도는 48.1%로 경기도 31개 시·군 평균(42.4%)보다 높아 경기도 내에서 비교적 양호한 공공재정 상태를 가진 도시로 분류됐다.

        안산시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기반의 도시이자 외국인 비율과 그 증가율이 높은 대표적인 도시다. 2000년 이후 인구가 연평균 0.7% 증가하는 데 그쳤고 2012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지속돼 2019년 기준 65만여 명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인구는 같은 기간 연평균 10.4% 증가해 2019년 5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했다. 생산가능인구는 연평균 1.4% 증가하며 2019년 51만 명가량으로 집계됐고 고용률은 60.3%, 실업률은 4.8%로 집계됐다. 종사자 수는 연평균 2.7% 증가해 경기도 연평균 증가율(4.9%)에 미치지 못했고, 사업체 수 역시 연평균 2.9%의 저성장을 보였다. 2019년 기준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56.7%,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38.6%였으며, 제조업 사업체 비율이 2000년 14.3%에서 2019년 16.8%로 늘어나 제조업의 역할이 중시되는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안산시 재정자립도는 40.2%로 낮은 편에 속했다.

        신도시 개발과 택지개발로 인해 대규모 인구가 유입된 부천시는 2010년 88만 명을 기점으로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19년에는 83만 명가량으로 감소해 2000년 이후 연평균 0.4%의 저성장을 보였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1년부터 감소해 2019년 63만여 명을 기록했으며,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는 2만 6천 명가량이며,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3.0%로 경기도 전체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부천시의 고용률은 60.2%, 실업률은 4.5%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은 편에 속했다. 종사자 수는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2.3%를 기록하며 사례 도시 중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였고 2019년 기준 29만여 명을 기록했다.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은 70.8%, 제조업 종사자 비중은 23.0%로 제조업 비중이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높은 편이어서 제조업 기반이 약한 도시로 분류되지는 않았다. 사업체 수는 연평균 1.2%의 증가율을 보여 종사자 수와 마찬가지로 사례 도시 중 가장 더딘 성장을 보였고, 2019년 기준 6만 1천여 개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 또한 2019년 34.4%로 사례 도시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안양시 역시 신도시 개발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성장했다. 서울과 가깝다는 지리적 이점으로 인해 2010년까지 계속해서 인구가 유입돼 62만여 명에 다다랐으나, 인구 유입이 고용자 수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채 2010년부터 인구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2000년 이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0.1%로 사례 도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로 나타났으며, 2019년 기준 안양시 인구는 56만여 명으로 집계됐다. 생산가능인구 또한 연평균 0.1% 증가하는 데 그쳐 2019년 기준 43만 명가량을 기록했다. 외국인 인구의 경우 인구 규모, 비중, 증가율 모두 다섯 개 사례 도시 중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고용률은 58.8%였으며, 실업률은 2008년(2.5%)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9년 5.3%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종사자 수 26만여 명, 사업체 수 4만 5천여 개로 2000년 이후 각각 연평균 3.2%와 1.7%의 저성장을 보였지만, 인구 대비 종사자 수 비중은 비교적 높았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져 전체 종사자 중 서비스업 종사자가 차지하는 비율(78.4%)이 수원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76.5%를 차지하고 있어 중소 사업체 중심의 산업 구조를 보였다. 재정자립도는 2019년 기준 39.4%로 경기도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편에 속했다.

      

      
        2. 고용 위기 형태
        사례 도시는 2000~2019년이라는 동일한 분석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크기의 고용 충격을 경험했는데(<그림 1> 참조) 이들 도시 관계자들은 세 가지 형태의 고용 충격을 공통으로 언급했다. 대표적인 형태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그로 인한 중소기업의 타 지역 유출이었다. 이는 고용 위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던 부천시와 안양시, 중간 수준으로 분류됐던 안산시의 고용 시장에 위기를 가져온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두 번째 형태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기업의 타 지역 유출이었다. 고용 위기 대응력이 낮은 지역으로 분류됐던 부천시와 안양시뿐만 아니라 대응력이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던 수원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한 고용 시장 위축을 문제로 여겼다. 마지막 형태는 전국적으로 제조업 기반이 약화하면서 제조업 중심의 도시가 흔들린 경우였다. 이는 안산시와 수원시의 고용 시장 악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졌다.

        
          
          

          <그림 1>  
				
          

          
            사례 도시 종사자 수 추이(2000~2019)
            자료 : 경기도 「경기도기본통계(2000-2019)」

          
          

          

        

        사례 도시별로 보면, 용인시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따르지 못해 고용 시장의 질이 하락하는 결과가 초래됐다(<표 3> 참조). 인근 서울시, 성남시, 수원시 등으로 출퇴근하는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용인시에는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가 형성됐고, 그에 따라 도시의 기간 산업이 인구 증가와 비례해 안정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고용의 질적 위기를 맞았다. 또한, 사립대학교 열 곳과 사립전문대학교 한 곳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고용률은 타 시·군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학생이 졸업 후 도시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대신 서울시나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다는 사실도 낮은 청년 고용률에 일조했다. 요약하면, 용인시는 양적 성장에 가려진 질적 수준의 하락을 큰 문제로 여겼다.

        
          <표 3> 
				
          

          
            고용 충격의 종류
          
          

        

        
          
            
              	사례
              	고용 충격
              	주요 원인
            

          
          
            	용인
            	높은 인근 고용 시장 의존
낮은 청년 인구 고용률
            	빠른 인구 성장을 따르지 못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원
            	기업의 타 도시 이전
            	수도권 규제로 인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한
          

          
            	안산
            	기업의 타 도시 이전
기업 도산
인구 유출
            	쇠퇴 국가산업단지 재구성에 지방정부 권한 제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전국적인 제조업 침체
인근 도시의 신도시 개발 (e.g., 송산, 배곧)
          

          
            	부천
            	기업의 타 도시 이전
            	수도권 규제로 인한 신규 산업단지 지정 제한 및 일자리 창출 기회 제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안양
            	기업의 타 도시 이전
청년 인구 유출
            	토지 가격 및 임대료 상승
제한적인 개발 가능지 면적
인근 도시의 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경기도청과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시는 오랫동안 경기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중앙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인 수도권 규제로 인해 성장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정책 중 하나였던 대기업 분산 정책하에서 SKC나 한일합성과 같은 다수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속해 공업지역을 새롭게 조성할 수 없는 상태다. 과거에 비해 산업 기반이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행정기관이 부여한 규제로 인해 자체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즉, 법적 천장으로 인한 저성장이 수원시의 고민이다.

        우리나라 1세대 제조업 도시인 안산시는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했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0여 년이 지나면서 시설이 노후하고 지가 상승에 따라 임대료도 상승하면서 중소기업 상당수가 타 지역으로 이탈했다. 이들 기업은 저렴한 임대료, 쾌적한 환경, 이주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인근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노후 국가산업단지를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지지 않아 안산시는 기업 이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다. 10여 년 전부터 이들 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제기됐으나(강호제 2009; 박영철 2009) 여전히 적절한 제도적 지원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제조업이 전국적으로 위기를 맞으면서 안산시 내 중소기업도 도산하기 시작했고 인근 화성시에 송산신도시, 시흥시에 배곶신도시 등이 조성되면서 인구 유출까지 발생해 지역 고용 시장은 결국 침체에 빠졌다.

        부천시도 수원시와 마찬가지로 국가균형발전정책으로 인해 하이닉스와 삼성반도체 등의 대기업 본사가 이천시나 용인시 기흥구 등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겪었다. 게다가 서울과 접한 도시이다 보니 지가가 지속해서 올라 많은 중소기업이 소유했던 부동산을 처분하고 지가나 임대료가 저렴한 지역으로 이전했다.

        지가 상승은 안양시에서도 고용 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1989년 동안구 일대에 평촌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은 최근 수도권 지가 상승에 의해 추가 압력을 받았고, 결국 높은 임대료를 견디지 못한 중소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낳았다. 안양시 행정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며 그 외 면적도 대부분 기개발지이기 때문에 공공이 기업의 이전을 막을 방안으로 신규 업무용지를 확보하기는 쉽지 않았다. 안양시 역시 수도권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 판교와 광교에 조성된 대규모 산업단지에 밀려 새로운 기업 유치가 어려웠고, 이는 청년 종사자를 중심으로 한 타 지역 신규 주택지로의 이주로 이어졌다. 이러한 복합적인 상황은 안양시 고용 시장의 성장을 둔화시켰다.

      

    

    

  
    
      Ⅳ. 지방정부의 대응
      
        1. 신산업 유치: 첨단산업 중심 산업 구조 개편
        다섯 개 사례 도시는 기업 유출, 인구 유출, 고용 시장의 질적 저하 등을 고민했고, 각 도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조금씩 다르게 인지했다. 위기 원인에 대한 인식은 달랐지만, 이들 도시가 주력한 대응 방식은 신산업 유치로 수렴했다. 도시 대부분은 외부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들어와야 한다고 여겼고 특히 산업 구조를 첨단산업 위주로 개편하기 위해 골몰했다.

        SK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로 이전할 때, 용인시는 이 지역을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도시 산업 구조를 반도체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노력을 시작했고 지금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양대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관련 업종을 유치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때 ‘용인형 최첨단 일자리 창출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여 낮은 청년 고용률을 높이려 시도했다.

        수원시도 수도권 규제하에서 시도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나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하며 틈새 정책으로 고용 충격에 대응했다. 특히 대지면적 대비 고용 밀도가 높아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보다 고용 유발 효과가 크고 수도권 입지 규제도 덜 받는 지식산업센터 건설을 주력 정책으로 펼쳤다. 경기도와 함께 조성한 광교테크노밸리와 수원시가 자체적으로 조성한 델타플렉스 산업단지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나노소자특화팹센터, 경기바이오센터 등의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해 안정적인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했다.

        안산시 역시 시화멀티테크노밸리와 안산사이언스밸리 등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스마트 제조업과 첨단정보기술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다. 3년 전 정부가 이들 두 개 산업단지를 강소연구개발특구 6개 중 두 곳으로 지정하면서 입주 기업이 정보통신기술 기반 신소재 및 부품 생산에 국비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스마트제조혁신창업타운을 조성하고 시험생산설비(마이크로팩토리) 구축, 스마트 공장 컨설팅 등을 지원해 중소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는 한편, 카카오나 KT 등의 대기업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을 계획하여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시도하고 있다.

        성장관리권역이 없어 개발 가용지가 충분하지 않은 안양시도 첨단지식산업 유치를 추진했다. 안양시에 입지하고 있던 전통적 제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메카트로닉스나 정밀기기 생산 등의 지식 기반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개발 등의 지식 기반 서비스업을 지역 특화 산업으로 선정하여 평촌스마트스퀘어, 석수스마트타운, 안양벤처밸리를 조성했다. 입주 기업에 낮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한편 5년 전매 제한 규정을 두어 기업이 안양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했다. 최근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얻게 된 개발 가용지도 신산업 유치에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기업 이탈 방지: 기존 기업의 지속 성장 도모
        현존하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방식도 일부 도시에서 시도됐다. 첨단산업 유치를 통한 산업 구조 자체의 변경이 대부분의 사례 도시가 시도했던 보편적인 접근이었던 데 비해 현존 기업의 이탈 방지책은 일부 도시만이 시도했던 소수적 접근이었다. 게다가 구체적인 실현 방식도 도시마다 상이해 사례 도시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경제 구조가 서로 다름이 드러났다.

        부천시는 첨단산업 대신 권역별 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 육성과 기반 시설 구축을 추진했다. 권역별 특화 산업으로 오정권 금형, 약대권 로봇과 세라믹, 도당권 조명, 삼정권 패키징, 대장권 신성장동력, 상동권 만화와 영상, 춘의권 ICT, 역곡권 기계를 선정했다. 그중 금형, 로봇, 세라믹, 조명, 패키징 산업을 부천시 5대 산업으로 정해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교육받은 인력이 지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물론 패키징과 같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성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 첨단산업 유치만을 공통으로 추진했던 타 지역과 달리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도모했다는 점에서 부천시는 다른 면모를 보였다. 또한, 대장동 3기 신도시를 설계하면서 타 신도시보다 공업용지 비율을 높게 설정해 주거에 치중되지 않은 고용 창출이 가능한 도시를 계획하고 있다.

        도시계획적 방법을 활용해 기존 산업을 유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고용 위기 대응력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용인시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다수의 소규모 공장이 설립돼 운영되는 상황인데, 용인시는 이를 규제하는 대신 소규모 공장이 규모를 늘려가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할 수 있도록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사업체가 요청하기 전에 용인시가 공장주에 먼저 연락해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이를 통해 어떠한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지와 용적률은 어느 정도 높아지는지를 설명했다. 이는 소규모 공장이 중규모 사업체로 성장할 때 입지를 이전해야 하는 수고를 덜게 해주었고 용인시의 친기업적 태도는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계기로 작용했다. 이는 개별입지 집적지가 야기하는 난개발, 환경 오염, 경쟁력 미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산업단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반영운 2009)과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은 부천시에서도 시도됐다. 2017년 대표적인 토착 대기업인 신한일전기가 사업 규모를 확대하고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 부천시는 해당 기업에 용도지역 변경이라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공하여 도시 내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은 결국 이전 계획을 철회하고 부천시에 남았다. 그러나 이는 특정 기업에 제공된 혜택이었고 다수의 기업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아 한계를 갖는 정책으로 평가되기도 했다.

      

      
        3. 구인·구직 연결 및 공공 일자리 창출 
        앞서 기술한 사업체 대상 정책 외에도 사례 도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을 시행했다. 다섯 개 사례 도시 모두 일자리지원센터, 창업지원센터, 중소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민관학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뉴딜 희망 일자리 사업,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구직자 특성에 맞춘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사례 도시가 주체적으로 설정한 고용 위기 대응책인 신산업 유치 및 현존 기업 이탈 방지와 달리 종사자 대상 고용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성향이 강했고, 국비가 지원되는 공공 일자리 창출은 사례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관측됐다.

        물론 일부 도시는 지속가능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창출 방식을 시도했다. 수원시는 성균관대학교와 함께 전자상거래 교육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 취업 기회를 넓혔으며, 아주대학교 법학대학원과도 협업하여 경력단절 여성이 교육 수료 후 법무사무실 등에 재취업하도록 돕는 여성 새일센터 사업도 추진했다. 이는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와 협력해 카카오 등의 대기업을 유치하고 데이터센터와 첨단산업시설을 갖춰 청년이 일하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던 노력과 같은 맥락이다.

        안산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된 일자리 정책이 많은데 현 일자리지원센터의 근간이 된 ‘919 취업 광장’이 대표적이다. 1998년 IMF 직후 매달 9일과 19일에 공개 구직 행사를 진행해 구인 기업과 구직자가 광장에서 만나 면접을 보고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고용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안산시는 우리나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야외 운동장에서 구직 면접을 시행했고 시청사에 화상 면접 회의실을 마련해 비대면 구인·구직활동도 지원했다.

        안양시가 50~60대 인구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베이비부머지원센터는 일자리지원센터와 별개로 지역민이 은퇴 후에도 안양시에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 분야에 대한 교육, 상담, 취업 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문화, 여가, 건강 분야를 지원해 경제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한 확대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V. 지방정부의 한계
      
        1. 중앙정부 정책이 좌우하는 지역 고용 시장
        신산업 유치, 기존 기업 이탈 방지, 구인·구직 연결이라는 세 개의 주요 대응책을 실행함에 있어 사례 도시가 맞닥뜨린 대표적인 어려움은 중앙정부의 막강한 영향력이었다. 특히 국가산업단지에 대해 지방정부가 계획 또는 재정비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산업단지 노후화에 대응해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어려웠다. 그에 따라 사례 도시가 주력하는 신산업 유치가 상위 정부의 규정으로 인해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산업 입지가 제한돼 기업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음을 모든 사례 도시 관계자가 강조했다.

        중앙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1970년대부터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3~2008년 노무현 정부가 세종시 건설, 혁신도시 조성,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시도했고, 2008~2013년 이명박 정부는 16개 시·도를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경제권으로 개편하여 지역의 광역적 경쟁력 강화를 도모했으며, 2013~2017년 박근혜 정부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새뜰마을사업과 지역행복생활권 선도 사업을 시행해 주민 체감도를 높이려 했고, 2017~2022년 문재인 정부도 생활밀착형 SOC 사업 확대와 도시재생 뉴딜 등을 추진했다(지역발전위원회 2018). 이 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 지원이 지방의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수립돼 수도권에서 인구와 사업체 유출이 필연적으로 발생했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게다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수도권 내 산업 입지와 인구 유입도 규제되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제7조, 제8조, 제9조)은 수도권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면 공업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지만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지정이 제한돼 수도권 내 산업단지 조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경기도 2006).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기존 공업지역 면적의 범위 내에서 대체 지정만 허용하고 있어 신규 지정이 불가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수립한 공업용지 공급 물량의 범위 내에서만 상위 정부의 승인을 통해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6만㎡ 내 규모에서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도 수도권 산업단지 면적이 전국의 2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 신규 입지가 어려운 실정이다(국토교통부 2020).

        위와 같은 까다로운 승인 절차를 통과하더라도 수도권 산업단지는 비수도권 산업단지에 비해 제한적인 국비 지원을 받는다. 화성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일부 시·군 외에는 대부분 이러한 국비 차등 지원을 부담으로 여겼다. 비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 기반 시설 조성 비용을 100% 국비로 지원하지만, 수도권에서는 폐수종말처리장 건설비의 50%만 지원하고 진입도로 건설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기존의 높은 지가에 기반 시설 조성 비용까지 포함되면서 산업단지 분양가와 임대료가 상승했고 이는 입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은 저렴하게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으나 국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실도 역차별 논란을 일으켰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는 지역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한 신규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국가산업단지와 함께 발전한 안산시는 산업단지 유지와 관리에 관한 계획과 예산 수립 권한이 모두 중앙정부에 있어 노후 산업단지를 재활성화하는 데 한계를 겪었으며, 입지 여건이 좋고 개발 가용지가 충분한 용인시도 공장 물량 총량제 등의 한계에 부딪혀 계획했던 26개 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2개만 시행에 옮길 수 있었다.

      

      
        2.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자발적 기업 이동
        법률적 규제뿐만 아니라 시장 상황도 사례 도시의 위기 대응 효과 약화에 한몫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사례 도시의 경제 기반 전반을 흔들었다. 공간을 임대해 사업하던 기업은 높아진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이탈했고,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은 고가에 토지를 매도해 이익을 얻고 지가가 저렴한 외곽으로 이전했다. 원활한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저렴한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인데(한만희 2009) 다수의 사례 도시에서 이 요건이 유지되기 어려웠다. 또한,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지불 능력이 없는 계층이 외곽 도시로 이주해 인구 유출도 발생했다(조대헌 2018).

        2000년 이후 사례 도시 내 공업지역 지가지수 변화를 보면 안산시의 변동 폭이 매우 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뿐만 아니라 시장 논리에 따른 급격한 지가 상승도 국가산업단지 내 기업의 타 지역 이전에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참조).

        
          
          

          <그림 2>  
				
          

          
            사례 도시 공업지역 지가지수 추이(2000~2021)
            주 : 2020년 9월을 기준 시점으로 하여 해당 시점의 지가를 100으로 두고 상대적인 가격을 계산했다.

            자료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전국지가변동률조사」

          
          

          

        

        같은 기간 용인시에서도 큰 폭으로 지가가 올랐으나, 넓은 행정구역 면적 내 충분한 미개발지를 통해 공업지역 지가 상승의 부정적인 영향을 흡수했고 2009년부터는 상승률도 안정적으로 유지돼 기업 유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견딜 수 있는 환경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일부 도시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지만, 그러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도시는 지가 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고스란히 받았다.

      

      
        3. 인근의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와 기업의 이동
        인근 도시에 새로운 산업단지나 주거지가 조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기업과 인구의 이동도 관건이었다. 인근 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지방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힘 가운데 하나였다. 상위 정부의 정책이나 부동산 가격이 사례 도시 대부분에 공통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과 달리, 특정 도시의 대규모 개발은 도시 간 제로섬 게임을 야기했고 결국 사례 도시 간 차이를 만들었다. 대규모 택지개발이 일어나는 시·도로 인구(전성제, 강미나, 박정은 2016; 최남희 외 2010)와 기업(정윤선 2015)이 이동하고 그러한 기업 이동의 70~80%가량이 동일 시·도 내 근거리 이동(김석윤 2020; 안홍기, 서태성, 박경현 2014; 정윤선 2015)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가 이번 도시 단위 사례 연구에서도 확인됐다.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의 산업단지는 노후화 단계에 접어든 데 비해 용인시나 인근 화성시의 산업단지는 조성된 지 오래되지 않아 노후 단지에서 신생 단지로의 기업 이동이 이루어졌고 이는 해당 도시의 고용 수준 변화로 연결됐다. 안산시는 1977년 반월특수지역과 1988년 반월도금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2015년 팔곡일반산업단지와 2020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혁신 파크를 지정하기까지 오랜 기간 노후 산업단지에 의존했다(산업입지정보시스템 2021). 부천시가 2004년 오정일반산업단지, 안양시가 2012년 안양평촌스마트스퀘어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 지도 각각 20년과 10년가량 경과했다. 반면 용인시는 2008년 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시작으로 2013~2021년 사이 10여 개의 산업단지를 추가로 지정해 운영해왔다. 인근 화성시도 1979~2019년 사이 21개 산업단지를 지정해 산업입지 수요를 흡수했다(<그림 3> 참조).

        
          
          

          <그림 3>  
				
          

          
            경기도 산업단지 분포(2021)
            주 : 사례 도시 경계를 굵은 선으로 표시했다.

            자료 : 경기도 토지정보과 「산업단지 입지 자료」

          
          

          

        

        택지개발 역시 용인시와 수원시에서 더욱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2021년 10월 기준 경기도 내 택지개발지구는 총 327곳인데 그중 용인시에 23개, 수원시에 25개, 안산시에 4개, 부천시에 14개, 안양시에 4개 지구가 있다(<그림 4> 참조). 용인시에서는 2000~2010년 사이 수지, 동천, 신갈 등 다수의 공공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됐으며 최근에도 언남, 영덕, 중앙공원지구 등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수원시에서도 1995년 전후 우만, 권선, 원천, 영통 등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됐고 최근에는 호매실, 광교, 당수, 망포 등에서도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그림 4>  
				
          

          
            경기도 택지개발 분포(1999 이전~2021)
            자료 : 택지정보시스템 「택지정보 속성자료」

          
          

          

        

        반면 안산시는 2013년에 들어서야 신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했고 최근 석수골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장상·신길 공공주택지구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부천시는 1980~90년대 심곡, 작동, 소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했고 중동, 여월 등의 사업 대부분을 2010년 이전에 준공했다. 그 후 10여 년간 신규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최근 대장동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되면서 원종, 역곡, 괴안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추진되는 중이다. 안양시에서는 2005년 관양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 이후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야 매곡 공공주택지구가 지정됐다.

        인근 도시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추진되면 거주 인구가 빠져나가고 결국 고용 인력도 줄어든다(최남희 외 2010). 용인시와 수원시는 과거부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했고 지금도 신규 사업을 진행 중인 곳이 많아 지역 내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의 경우 대부분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2010년 이전에 완료돼 인근 도시에 2010년 이후 조성된 주택지구인 화성시 동탄·남양·송산, 시흥시 배곧·은계·장현, 김포시 한강 등으로의 인구 유출이 불가피했다.

      

    

    

  
    
      Ⅵ. 결 론
      
        1. 요약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다섯 도시가 2000년대 들어 어떠한 형태의 고용 위기를 겪었고, 각 지방정부는 그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으며, 이러한 지방정부의 노력을 약화시켰던 외부의 힘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보았다. 경제 여건이 꾸준히 양호했던 용인시를 제외하면, 사례 도시 대부분은 기업 이전으로 인한 고용 시장 악화를 겪었고 그중 일부 도시는 거주 인구 감소도 경험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도시 다수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개편을 선택했고, 일부 도시는 기존 기업이 지속해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모두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는데 (1)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나 수도권 규제의 영향력에 비해 지방정부가 산업 구조 개편에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미미했고 (2)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화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수익성 향상이나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게 했으며 (3) 인근 도시에서 대규모 개발이 시행되면 인구와 기업이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자발적으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법적 규제, 시장 원리, 인근 지역의 영향은 상당했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여러 부문에서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사례 도시 모두가 뜻을 같이했다.

        물론 고용 위기 발생 양상, 지방정부의 대응 방식, 외부 힘을 흡수하는 능력 측면에서 고용 위기 대응력이 높은 도시와 낮은 도시가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용인시는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설립해 운영 중인 기업에 공업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을 허가했다. 기업이 요청하기 전에 용인시가 각 기업에 먼저 연락해 용도지역 변경을 안내하고 용적률이나 건폐율 상승에 따라 공장 확장 또는 시설 개선이 가능함을 설명했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지가가 높지 않은 개발 가용지가 많아 기업이 꾸준히 유입되는 상황임에도 지방정부가 먼저 기업의 운영 여건을 살폈다. 지방정부의 이러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태도가 기업으로 하여금 용인시를 적정 입지로 여기도록 이끌었고, 그러한 기업의 선호도는 용인시가 고용 위기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부천시도 주거지역에 입지하던 기존 기업이 수도권 규제하에서 공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 지역으로 이전하려고 할 때 상위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예외적인 용도지역 변경 허가를 받아낸 적이 있지만, 기업의 이전 계획을 알고 난 뒤에 한 개 기업만을 대상으로 예외적인 혜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용인시와는 차이를 보였다. 안정적인 고용 시장과 탄탄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의지는 사례 도시 모두 가지고 있었으나 정책 시행 방식의 세부적인 차이가 고용 위기에 대한 대응력의 차이를 만들었다.

        요약하면 이번 연구는 (1) 도시에서 발생하는 고용 충격이 전국적 경제 위기뿐만 아니라 인구나 기업 유출로 대표되는 국지적 위기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며 (2) 지방정부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을 어느 정도 결정하기도 하지만 (3) 상위 정부에 의한 법적 규제, 부동산 가격을 둘러싼 시장 원리, 인근 도시의 대규모 개발이라는 세 가지 주요한 외부 요인이 지방정부의 대응력을 상당 부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2. 학술적 논의
        이번 연구는 경제 위기 대응에 관한 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정량적 선행 연구에 기초하지만, 이론이나 정량 연구보다는 현장에 더 가까운 방법으로 사안을 바라봤다. 그 결과, 기존 연구가 주장했던 이야기 일부는 더욱 확고한 근거로 뒷받침됐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론과 실제 혹은 정량 연구와 정성 연구의 간극이 확인됐다.

        먼저, 선행 연구가 도시의 위기 대응력 결정 요인으로 제시했던 인구 구성이나 산업 구조가 도시 고용 시장의 안위에 실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이번 연구를 통해 재확인됐다. 인구 측면에서는 거주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도시가 고용 위기에도 취약함이 드러났다.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안정적 성장 기반을 갖추었음을 의미해 고용 위기 대응력이 높다는 국내 선행 연구의 주장이 힘을 얻었다. 젊은 층의 유출을 위기로 받아들였던 용인시나 안양시에서 볼 수 있듯이 생산가능인구도 실제로 고용 위기 관리의 핵심 요인으로 여겨졌다.

        산업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가 주장하던 제조업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위기 유발 요인이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고용 시장 안정화를 이끈 요인으로 받아들여지는 제조업을 안산시를 비롯한 여러 사례 도시가 경제 기반 조성의 핵심 요소로 생각했다. 물론 수도권 규제하에서 제조업 유치가 어려워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재의 재화 생산 방식이 달라졌음을 고려하면 제조업과 첨단산업은 기간산업으로써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 여러 선행 연구에서 고용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빈번하게 언급됐던 산업 구조의 다양성은 권역별 대표 산업을 지원하던 부천시를 제외한 모든 사례 도시에서 관심을 얻지 못했다. 나머지 네 개 도시는 첨단산업을 도시의 대표 산업으로 키우길 희망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다양성이 그다지 의미를 지니지 않았다.

        한편, 기존 이론이나 정량 연구에 언급되지 않았던 사실이 이번 연구에서 발견돼 이론과 실제 사이 또는 정량 연구와 정성 연구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지금까지의 정량 연구는 대체로 회귀 분석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회귀 모형의 대다수는 도시의 고유한 인구, 사회, 경제학적 특성이나 고용 시장과 관련된 도시 내 독특한 정책을 독립변수로 다룬다. 즉, 이들 독립변수와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력과의 관계를 찾는 것이 회귀 모형의 목표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실제로 도시에서 위기가 발생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과정에 도시의 특성이나 정책 못지않게 외부 힘이 막강하게 작용함을 발견했다. 상위 정부의 정책 기조,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흐름, 이웃 도시의 개발 사업은 청년 인구나 사업체를 도시에 붙잡아 두고 산업을 고도화하면서 인구 구성과 산업 구조를 개선하려는 지방정부의 노력보다 훨씬 강력했다. 새롭게 밝혀진 이러한 사실을 정량 연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기존의 모형 설계를 획기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개별 도시의 상황을 상세히 들여다본 이번 사례 연구는 전체적인 접근을 통해 분석 결과의 일반화를 추구하는 정량 연구가 간과할 수 있는 도시 간 차이를 상기시켰다. 다섯 개 사례 도시에 주어진 입지적 여건이나 이들 도시가 발전해온 과정은 서로 다르고, 이러한 차이는 어쩔 수 없이 고용 시장에도 반영된다. 그래서 위기 대응 방식에도 차이를 발생시키며, 용인시와 부천시의 용도지역 변경과 같이 동일한 대응이라 할지라도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는 개별 도시의 상황 대한 고려 없이 통계적 유의 확률의 단순한 해석에만 기대는 정량 모형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3. 정책적 논의
        이번 발견은 도시의 고용 시장이 수도권 규제, 부동산 가격 상승, 인근 도시의 대규모 개발에 의해 출렁이는 상황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으로 연결된다. 세 가지 외부 힘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 개선, 부동산 가격의 안정적 관리,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허무는 협력 개발이 필요한데, 그중 시장 원리보다 공공의 역할이 큰 균형발전정책과 협력 개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는 균형발전을 추진할 때 수도권과 지방의 제로섬 게임 형태가 아닌 지방의 성장과 수도권의 안정화를 동시에 달성할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균형발전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과 삶의 질을 어느 정도 균등하게 유지한 상태나 과정을 뜻하다 보니(김용웅 2011) 이미 일정 수준으로 발전한 수도권이 지방에 어떤 방식으로든 양보하기를 기대하게 돼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비수도권은 지원하는 형태가 고착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이 수도권 도시에 예기치 않은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이 확인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 후 30년이 지났으나 지방의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는 계속되고(이상대, 이혜령 2020) 수도권 산업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무분별한 규제는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저하한다(김은경 2008)는 연구도 본 연구 결과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다듬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이 규제 완화로 얻게 되는 이익을 지방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소비세수가 높은 서울, 경기, 인천이 출연한 기금을 전국 17개 도에 배분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제도가 있고 특정 세금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세입과 세출의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는 재정 분권이 논의되기도 한다(남기찬 외 2019). 그러나 수도권은 여전히 더 큰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비수도권은 재정 지원보다 가시적 개발사업을 원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지역 간 경계를 허물어 두 지역의 경계에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생 개념을 공간에 적용해 시·도의 행정구역 경계 지역을 이웃 시·도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다. 2009년 일본이 도입한 정주자립권은 광역자치단체의 경계를 허물어 발전을 시도한 좋은 예다. 생활이 연계된 중심도시와 인근 도시가 자발적으로 협력을 맺고 산업진흥, 교통망 정비, 교육 여건 강화 등을 공동으로 계획하면 중앙정부는 협정을 맺은 지역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이현우 2014).

        이러한 협력 개발 방식은 비단 시·도 사이뿐만 아니라 시·군 간에도 추진할 수 있다. 서로 인접한 시·군이 서로의 경계 지역에 개발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인근 지역의 개발로 인해 인구와 기업이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으로 고용 상황을 관리할 수 있다. 물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게 되어 실행 과정에 행정적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겠으나 그 결과는 위험 요인 해소(타 지역의 개발로 인한 인구 및 기업 유출 방지)와 개발이익 공유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참여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의 광범위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도시가 자체적인 고용 위기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데 중앙정부의 정책, 인근 도시의 개발, 시장 상황 등 외부 요인이 장애물로 작용하더라도 지방정부는 타 시·군이 시도하는 독창적인 대응책에 착안하여 다양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안산시가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공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생략하거나 부천시가 개발 가용지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장신도시 개발에 공업지역 비중을 높게 적용하는 아이디어가 일례다. 물론 지역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타 지역 사례 검토를 거쳐 발굴한 지역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임상준 2006). 지역 고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다양한 정책을 펼칠 기반을 마련해주려는 중앙정부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4.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
        이번 연구가 향후 네 가지 측면의 연구로 뒷받침된다면 지역의 고용 위기 대응에 관한 문헌은 한층 확장될 수 있다. 먼저, 본 연구가 활용한 사례는 경기도 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연구 결과를 다른 시·도의 도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기도 외 시·도에 속한 도시의 고용 위기 대응 과정을 탐색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는 공통 요인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인터뷰 대상을 해당 도시 소속 공무원과 산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로 구성해 기업체와 종사자의 의견을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다. 지방정부의 고용 위기 대응책이 궁극적으로 기업체와 종사자에게 제공되는 정책임을 고려하면 이들의 해당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정책 효과를 가늠할 근거가 될 수 있음에도, 본 연구는 다수의 기업과 종사자 중 어느 기업 또는 어느 종사자를 인터뷰하느냐에 따라 응답의 편차가 클 수 있어 인터뷰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시도했던 각종 정책에 대한 기업체나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한 연구가 뒤따른다면 정책 효과 판단에 공공의 입장뿐만 아니라 민간의 생각도 반영하게 돼 더욱 확실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연구가 기존의 정량 연구에서 간과됐던 수도권 규제, 지가 상승, 인근 도시의 택지개발이라는 세 가지 고용 위기 대응력 저해 요인의 중요성을 발견하기는 했으나, 실제로 지역의 고용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를 수치화하여 보이지는 못했다. 따라서 이들 요인과 고용 수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거나 포괄적인 회귀 모형에 이들 유발 요인을 포함해 분석함으로써, 해당 요인이 도시의 고용 시장에 미친 영향의 유무, 크기, 시점 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연구가 꾸준히 축적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 규제, 지가 상승, 인근 도시의 택지개발 외에도 사회적 분위기, 지역 문화, 지역민의 의지와 같은 특성이 고용 위기 대응력과 연계되어 있을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고용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요소를 탐색하고 그 요소와 고용 위기 혹은 위기 대응력과의 인과관계를 밝히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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